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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변동(Worker flows) 결정요인 분석

이 시 균(한국고용정보원)
김 기 민(한국노동연구원)

Ⅰ. 서 론

본 글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를 동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력 변
동(worker flows) 개념을 이용한다. 노동력 변동은 일자리 변동과 더불어 초과노동이동
(churning flows)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일자리 변동은 일자리 창출과 소멸로 구성되며,  
초과노동이동은 대체 고용으로 구성되는데, 대체 채용과 대체이직에 해당한다.  

초과노동이동의 수준과 변화는 동학적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일자리 연계 불일치 차원에서 초과노동이동을 설명한다면 구인-구직의 체계적인 연계구조가 
정책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고용불안정층이 존재하는 노동시장 구조로 초
과노동이동이 설명된다면 고용구조의 개선이 정책적 지향점이 될 것이다.  

동학적 고용구조에 관한 초기 연구는 일자리창출, 소멸, 일자리재배치, 채용과 이직, 노
동력 변동률 등의 주요 지표에 대한 측정방법과 그것을 통한 고용변동성의 수준과 그 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일자리 변동성과 노
동력 변동성에 관한 측정 방법은 Davis and Haltiwanger(1999), Huber et. al.(2006) 등 다
수의 연구자들이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Hamermesh et. al(1996)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
력 변동을 구성하는 채용과 이직은 동시에 발견되고 노동력 변동량은 일자리 변동량의 3배
가 넘는다는 측정결과를 제시한다. 

Davis and Haltiwanger(1999)에 의해 측정된 노동력 변동성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덴
마크,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노동력 변동에 초점을 맞춘 
Kruppe T.(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 영국, 덴마크의 노동력 변동률은 1년 동안 
30%대인 반면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는 50% 이상의 노동력 변동률을 보이며, 특히 스페
인은 78.3%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노동력 변동성이 큰 것은 각 나라마다의 고
용보호규제 제도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특히 스페인의 경우 임시직 규제완화가 임시직
의 확산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총고용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진단(Cabrales, A. and 
Hopenhays, H. A. 1997)과 임시직의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률은 적어도 상용직의 10배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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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다는 실증증거가 제시되고 있다(Arai, M., and F. Heyman 2000). 따라서 고용보호규제는 노
동력 변동성을 줄인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Kiyotaki, N., and R. Lagos 2007, Kugler and Pica 
2006). 반면 고용보호의 격차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Bentolila et al.(2010)과 
Cahuc et al.(2012)는 고용보호격차는 기간제의 일자리 연계를 더 빈번하게 훼손하고 초과노
동이동에도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Abowd et al(1999), Boeri(2010)
는 고용보호 격차 증가는 기간제와 상용직의 대체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총 노동이동량
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국가간의 차이는 각 국가간의 고용보호규제의 차이, 
고용형태간의 고용보호규제의 격차에 설명하고 있다(Centeno, Álvaro A. Novo 2012). 

노동력 변동성 혹은 일자리 변동성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변동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이다. 초기의 연구는 산업, 사업체 규모, 회사 연령이 주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Lane, Stevens, and Burgess 1996, Salvanes, K. G. 1999, Arai, M., and 
F. Heyman 2000).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변동성의 차이는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자본집중
도가 낮아서 쉽게 변동할 수 있고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숙련기술 수준과 조직구조의 차이로 
설명한다. 회사연령은 회사연령이 높은 조직은 보다 안정적인 인사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성을 감소시키
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다 고임금과 고생산성 전략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주제 중 보다 중요하게 제기되는 논점은 노동력 변
동성은 사용자 인사정책의 효과인가 아니면 일자리 연계의 불일치로 설명될 수 있는가다. 
확장된 효율임금론에 따르면 고임금-고생산성-저변동성 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사업체와 저
임금-저생산성-고변동성 전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이 변동성에 미치
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직업탐색이론에서 구직과 구인의 일자리 불연계의 
문제는 노동력 변동성의 주된 요인이 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노동력 변동성을 비정규직 등과 같은 광범위한 고용불안정층
의 존재와 연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중구조화로 설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확산은 임시직과 같은 고용불안정층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노동력 변동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논의로 진전시킬 수 있다. 노동력 변동성과 고용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의 성과에 관한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다. 

본 글은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과 그 구성요인인 초과노동이동에 관해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력 변동과 초과노동이동의 수준과 추이를 살펴볼 것
이며, 변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력 변
동 수준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력 변동성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라
면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노동력 변동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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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행정자료는 개인과 사업체 차원에서 상호 연결된 종단면 자료를 제공한다. 비록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의 노동력에 한정지워져 있지만 매월 측정되는 천만명 수준의 고용주-
피고용주 연결자료는 동학적 고용구조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고용보험 자료와 사업
체패널(WPS : Workplace Panel Survey) 자료를 연결하면 사업체 주요 특징이 노동력 변동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노동력 변동(worker flows)의 측정

노동력 변동은 일자리 변동(job flows)의 측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자리 변동은 일자
리 창출과 소멸로 기본적으로 파악된다.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은 일정기간 동안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 지거나, 확장되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생겨난 일자리의 수와 새로 설립된 사
업장에서 생겨난 일자리의 수를 합한 값으로 측정한다. 일자리 소멸(job destruction)은 축소되
는 사업장에서 감소된 일자리 수와 사업체가 소멸되어 없어진 일자리의 수로 측정한다. 순
일자리 증가량은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의 차이로 측정되며, 일자리 재배치량(job 
reallocation)은 일자리 창출량과 일자리 소멸량을 합한 값으로 측정된다. 

[표 1] 일자리 변동 주요개념
주요 개념 정  의

일자리 창출량 두 시점 간 지속된 사업체의 팽창, 혹은 사업체의 생성에 의해 늘어난 일자리 수의 합
일자리 소멸량 두 시점 간 지속된 사업체의 축소, 혹은 사업체의 소멸에 의해 감소한 일자리 수의 합

순일자리 증가량 일자리 창출량에서 일자리 소멸량을 뺀 값
일자리 재배치량 일자리 창출량과 일자리 소멸량을 합한 값

본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노동력 변동은 개별 노동력 단위로 채용과 이직으로 구성되
는데, 측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Davis and Haltiwanger(1995)는 재배치 측
정방법(reallocation measure)과 노동이동 측정방법(turnover measure)으로 노동력 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재배치 측정방법에서 노동력 변동은 두 시점 간에 고용된 사업체가 달
라지는 노동력의 수로 정의된다(Burgess et al. 1996, 2000a, b). 노동이동 측정방법에서 노동력 
변동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채용(hires)과 이직(separations)을 합한 노동력 수로 정의된다
(Anderson and Meyer 1994, Haltiwanger and Vodopivec 2002, Lane et al 1996). 예를 들어 A사업체에서 
일년 동안 7명이 고용이 증가하고 B사업체에서 5명이 고용이 감소하였다고 하자. 그럼 일자
리 창출은 7명, 일자리 소멸은 5명이며 일자리 재배치량은 12명이 된다. 그런데 재배치 방
법에 따라 두 시점간 비교를 통해 노동력 변동을 살펴보면 A사업체에서 3명이 이직을 하고 
10명을 채용되었고 B사업체에서 7명이 이직하고 2명이 채용되었다고 하면 채용량은 12명, 
이직량은 10명이며 노동력 재배치량(worker reallocation)은 22명이 된다. 반면 일년 동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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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채용과 이직한 사람들이 A사업체에서 채용되었다가 이직한 사람이 2명, B사업체는 3명
이라 하면 채용량은 17명, 이직량은 15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노동이동량(worker turnover)은 
32명이 된다.  

이 두 측정방법에 따른 노동력 변동량(노동력 재배치량과 노동이동량)의 차이는 단기간의 고용
에 의해서 발생한다. 즉 t기와 t-1기 중간에 채용과 이직을 이루어진 경우에 재배치 측정방
법에서는 노동력 변동으로 파악되지 않지만 노동이동 측정방식에서는 노동력 변동으로 측정
된다. 따라서 노동이동 측정방식에 의한 노동력 변동량이 재배치 측정방식에 의한 노동력 
변동량 보다 반드시 크다(Haltiwanger and Davis 1999). 노동이동 측정방식으로 노동력 변동을 
측정하면 경제전체적으로 초과노동이동(churing flows)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여기서 초과노동이동이란 노동력 변동량에서 일자리 재배치량을 제외한 부문을 말한다. 
초과노동이동은 대체채용과 대체이직의 개념으로도 이해된다. 대체채용은 전체 채용량에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채용을 제외한 부문(대체채용=채용량-일자리 창출량)이며, 대체이직은 전체 
이직량에서 일자리 소멸에 따른 이직을 제외한 부문(대체이직=이직량-일자리 소멸량)이 된다. 대
체채용과 대체이직의 합이 초과노동이동(churing flows)이다.

초과노동이동 = 대체채용 + 대체이직

= 채용 - 일자리 창출 + 이직 - 일자리 소멸

= (채용 + 이직) -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소멸)

= 노동력변동 - 일자리재배치

노동력 변동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초과노동이동이 달라지게 된다. 앞선 예에서 보면 
재배치방식에 따른 초과노동이동량은 10명이 반면 노동이동 방식에 따른 초과노동이동량은 
20명이 된다. 두 방식에 따라 10명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단기 고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초과노동이동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자리의 불안정적 특성을 반영한
다(Avvisati 2007). 일자리 연계의 불일치로 초과노동이동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인사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된다(Burgess et al. 2000). 

Ⅲ. 분석자료과 일자리 변동 및 노동력 변동 측정방법

노동력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자료는 고용보험 행정자료로 일정 기간 동안에 
개별 피보험자들의 이력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채용, 이직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
험 행정자료는 사업체 단위에서 동학적인 고용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우선 이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이동 변동을 측정하는데, 시점에 따라 통계가 비교적 크게 
변동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고용보험 상실일자 기준으로 2009년 이직자 수를 2010년 1월 
기준으로 측정하면 이직자 수는 4,625천명으로 나타나지만 시점을 2010년 12월로 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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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측정하면 4,758천명으로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채용자 수를 추정하는데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채용자 수를 추정하면, 시점에 따라 채용량이 크게 변동한
다. 예컨대 2010년 1월 채용자 수를 그 달에 집계된 자료만을 이용하면 321천명, 그 다음달 
집계된 자료까지를 포함하면 507천명으로 이전 통계치 보다 58%나 증가한다. 이것은 행정
자료의 특성상, 추후 집계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
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통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정정도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해
야만 한다. 모의실험을 해 보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면 채용자 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경우 대략 채용자 수의 변동은 2천명 이내로 
줄어들고 12개월 기간에는 300여명 수준으로 줄어둔다. 여기서는 6개월 기간이 경과한 시점
에서 측정한 통계치를 사용하였다. 

사업체 에서 일자리 창출(JC)는 두 시점 간에 팽창, 혹은 사업체의 생성된 사업체에서 
채용과 이직의 차이로 측정된다.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는 사업체의 팽창과 생성 사업체를 의미하고  는 사업체의 축소와 소멸을 
의미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일자리 소멸(JD)은 사업체의 소멸, 축소되는 사업체에서 채용
과 이직의 차이로 측정된다. 여기서 채용과 이직은 재배치 방식이나 노동이동 방식 두가지로 
측정된 것을 모두 사용한다. 다음으로 t기에서 전체 노동력 변동(WF)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
다. 

 


   

다음으로 초과노동이동(CH)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 


       

다음으로 사업체 규모는 해당 일정기간동의 평균 고용량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평균 고
용량을 사용하는 것은 생성, 소멸되는 사업체의 고용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Ⅳ.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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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2012년 1년 기간 동안의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 일자리 창출은 1,716천 명으로 전체 피보험자의 14.7% 수준으로 
나타났고, 일자리 소멸은 1,206천 명으로 10.4% 수준으로 나타나 일자리 재배치량은 2,922
천 명으로 전체 피보험자의 25.1% 수준이었다. 반면 노동력 변동에서 채용은 6,063천 명으
로 전체 피보험자의 52.1% 수준이었고 이직은 5,553천 명으로 47.7%, 전체 노동이동 수준 
혹은 노동력 변동 수준은 11,615천 명으로 99.9% 수준으로 나타났다.1) 

일자리 변동과 노동력 변동의 수준 차이는 각각 4,347천 명으로 전체 피보험자의 37.4% 
수준이었다. 이 차이는 각각 대체채용과 대체이직의 합이며, 초과노동이동에 해당한다. 전체 
피보험자 중 약 37.4%는 대체고용에 해당하고 채용자 중 71.7%가 대체채용이며, 이직 중 
78.3%가 대체이직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1년 기간 동안 채용자와 이직자의 상당수는 대체
고용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동력 변동 현황(2012년)
(단위: 천 명, %)

　 피보험자 수 비중

일자리 변동(A)
창출(JC) 1,716 14.7
소멸(JD) 1,206 10.4
일자리 재배치량 2,922 25.1

노동력 변동(B)
채용(H) 6,063 52.1
이직(S) 5,553 47.7
노동력 변동량(WF) 11,615 99.9

순증가　   510  4.4
대체채용(대체이직)　 4,347 37.4
초과노동이동(CH : B-A) 　 8,694 74.7

자료: 고용보험DB

이러한 노동력 변동 실태는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매우 다이나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고용변동은 더욱 심할 것이다. [표 2]를 보면 1 개년을 기준으로 변동현황
을 살펴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변동 수준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Huber 
and Smeral(2006)의 오스트리아의 선행연구를 보면 6년 기간 동안 노동이동 방식의 노동력 
변동이 겨우 1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놀라운 결과이다. Kruppe T.(2001)의 연구결과
를 보면 유럽에서 30%에서 80%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다. [표 2]를 보면 일년 동안 대략 

1) 여기서 2012년 전체 피보험자의 측정은 1년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의 평균적인 피보험자 수를 
측정하고 이를 합하여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방식으로 사업체단위의 피보험자 수와 전체 피보험자 수
를 측정한 것은 1년 동안 사업체가 생성, 소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
로 측정된 2012년 전체 피보험자 수는 11,632천 명이며, 상용직만을 대상으로 하면 11,228천 명으로 추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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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00만 건 정도의 채용과 이직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별적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이든 
인력 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력의 변동은 왜 이렇게 큰 것인가? [표 2]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력 
변동의 상당 부분은 초과노동이동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노동이동은 기업
의 인사관행이나, 개인의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초과노동이동은 매우 커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커다란 채용이
나 이직수준에 관한 설명 중 하나는 채용과 이직을 다수 반복하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 특정 집단에서 일년동안 채용과 이직 반복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채용과 이직수준
이 클 수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2010년 기준으로 일년동안 채용된 사람 중 채용횟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1회 채용된 사람의 비중이 전체 채용자 중 82.1%, 2회 채용된 사람의 비중
은 15.0%로 2회 이내로 채용경험을 한 비중이 97%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 
중 이직횟수의 분포를 보면 1회 이직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이직자 중 83.0%, 2회 이직을 
경험한 사람이 14%로 채용횟수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잦은 반복채용
과 이직을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크지 않았고 그것으로 커다란 노동력 변동 수준을 설명하
기는 어려웠다.    

노동력 변동 수준이 큰 이유로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에 의한 영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체의 생성 및 소멸이 잦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으로 인해 노동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사업체의 생성에 의해 채용된 비중은 전체 채용자의 20.9%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의 소멸에 의해 이직한 비중은 전체 이직자 중 12.5%를 
차지하였다. 사업체 생성과 소멸에 의한 노동력 변동의 크기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채용자의 4/5, 이직자의 7/8은 기존 사업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만으로 노동력 변동의 크기를 다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노동력 변동 수준은 산업구조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채용과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산업이 존재한다면 전체적으로 노동력 변동수준이 커질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노동력 변동 현황을 비교하면 제조업이 서비스업 보다는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노동력 변동은 81.6%대로 
나타났고 초과노동이동은 58.4%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에서 노동력 변동은 123.9%, 초
과노동이동은 95.4%로 나타나 제조업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노동력 변동
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낮은 것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제조업의 숙련노동력 비중
이 타 산업에 비해 높고, 경기변동에도 덜 민감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우리나라 서비
스업의 경우 노동력 변동은 매우 극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부문에서 단기고용과 단기실업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건설업에
서 노동력 변동 규모는 전체 건설업 피보험자의 109.0%로 제조업보다는 크게 나타났지만 
서비스업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착공과 종료시 사업체가 생성과 
소멸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력 변동이 클 수 있는 산업이다. 실제 건설업의 채용과 이직의 



- 8 -

규모는 서비스업 보다는 낮지만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주요 서비스업의 일자리 변동과 노동력 변동 현황을 보여준다. 서비스업에서 생산자 서

비스업이 비교적 노동력 변동 크기가 낮게 나타났지만 사회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노동력 변동 크기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노동력 변동 크기가 다소 낮은 
것은 금융보험업의 노동력 변동 크기가 40.8%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사 서
비스업 전체적으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현황을 보면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노동력 변동 수준
이나 초과노동이동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서비스업에서 주로 크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노동력 변동이나 초과노동이동수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노동력 변동이나 초과노동이동 수준은 사업체 규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용이 불안
정한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로 인해 노동력 변동이나 초과노동이동 수준이 높을 수 있다.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현황을 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력 변동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노동력 변동은 115.8%였고 100인 이
상 300인 미만 사업체 규모의 경우 101.7%,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75.6%로 나타났다. 
초과노동이동 현황을 보면 100인 미만 사업체는 83.7%,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84.2%로 나타나 300인 미만의 초과노동이동은 비슷하게 양상을 보였으나 300인 이상 사업
체는 63.9%로 낮아졌다.  

이와 같이 사업체 규모에 따른 노동력 변동의 양상은 다른 외국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대기업 이상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노동력 변동이 심하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군에서도 매우 높은 노동력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고용이 안정될 것으로 추론되는 대기업에서도 매우 높은 고용변동성은 다소 
의아스럽다. 300인 이상 대기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체를 보면 노동력 변동은 58.8%, 초과이동이동은 48.8%로 여전히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노동력 변동 규모가 큰 것은 채용과 이직 규모가 크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대기업에서 조차 채용과 이직 규모가 큰 
것은 놀라운 결과이다. 이와 같이 대기업군에서 조차 노동력 규모가 큰 이유를 살펴보기 위
해서 채용구조와 이직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2010년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별 채용구조를 보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사업체 규모가 
큰 경우에 채용자 중 여성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피보험자 중 여성의 
비중이 37.7%였고 5인 미만 사업체 규모에서 여성비중은 45.5%이나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
록 여성비중은 낮아져 1000인 이상 사업체 규모에서 여성 비중은 33.4%로 낮아진다(2010년 
고용보험 통계연감). 그러나 채용자의 여성 비중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
체에서 여성 채용자 비중은 48.8%에서 100인 149인 이하 사업체에서 39.9%까지 떨어지나 
15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 채용자 비중은 점차 커져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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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의 사업체는 52.2%로 커졌다. 
저학력자(고졸이하)의 채용자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저학력자 

채용 비중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0인 미만 사업체 규모에서 저학력자 비중은 
60% 미만 수준이나 300-499인 사업체에서 61.3%, 500-999인 사업체에서 64.0%,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 58.3%로 나타나 대기업군에서 저학력자 채용자 비중이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사업체에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성과 저학력자의 비중이 
큰 것은 비정규직 채용이 대기업군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 비정규직 
조사가 이루어진 2009년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채용자 규모를 보면,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채용자 중 비정규직 규모는 10%대 초반으로 나타났고 10인 이상에서 150인 미
만 사업체는 20%대, 150인 이상에서 1000인 미만은 30%대, 1000인 이상 사업체는 50.5%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형태의 채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여
성과 저학력자 비중이 크게 나타났고, 이것이 대기업군에서 노동력 변동수준이 큰 주된 요
인으로 파악된다.

이직구조 역시 채용구조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2010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체 
규모에서 이직자 중 여성 비중은 49.5%였고 100-149인 사업체에서 39.8%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다가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40%대,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 52.0%
로 크게 커졌다. 저학력 비중을 살펴보면 500인-999인 사업체에서 64.1%로 가장 크게 나타
났고,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60% 수준의 저학력자 비중을 보였다. 

이직자 중 비자발적 비중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5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자발적 이직
자 비중은 4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대기업군에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계약기간 만료 혹은 공사종료의 사유로 이직한 비중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
면 300인-499인에서 30.8%로 가장 컸고, 대체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계약기간 만료, 공
사종료로 인한 사유로 인한 이직자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대기업군
에서의 이직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에 주로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이용한 노동력 변동 분석결과

[그림 1]은 2006년 이후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과 초과노동이동, 고용증가율 추이를 보
여준다. 2006년 이후 고용증가율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과 2009년에 3% 초반대로 비
교적 낮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4%대 내외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변동
률 추이를 보면 2006년에 22.0%에서 2009년에 20.2%로 낮아졌다가 2011년에 21.2%로 다
소 높아졌으나 2006년 수준 보다는 다소 낮았다. 노동력 변동률 추이를 보면 2006년에 
80.6%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고, 2008년에 77.9%로 다소 낮아졌으나 2011년에 8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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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다. 초과노동이동률을 보면 2008년에 57.2%에서 2011년에 65.0%로 높아졌다. 
[그림 1]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과 초과노

동이동, 고용증가율은 금융위기에 영향을 일정정도 받아 다소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시적 변동지표들이 경기순행적이라고 판단하기
는 이르지만, 경기충격에 반응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변동성은 그 이전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노동력 변동성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
은 초과노동이동의 상승에 영향으로 판단된다. 즉 금융위기 이후 대체고용이나 대체이직의 
비율이 더욱 커지는 양상으로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일자리, 노동력, 초과노동이동 변동 추이
(단위:%)

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그림 2]에서 [그림 4]는 고유(idiosyncratic)고용증가율, 고유노동량변동률, 고유초과노동이
동률 추이를 보여준다. 각 변동률에서 고유요인을 정의하는 방법은 일정 시점에서 개별 사
업체의 각 변동량에서 부문(산업 3자리)의 각 평균 변동량을 뺀 값으로 한다. 여기서 2006년 
기준으로 개별사업체별로 각 변동량의 5분위 순위를 할당하고 나서 5분위별 각 변동량의 평
균값을 비교분석하였다. 

만약 각 변동성이 사용자의 인사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적인 장기추세는 비일관
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면 각 변동성이 일관적 추세를 보인다면 이는 해당 사업체의 
인사정책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Burgess, Land, and Stevens 2000). [그림 2]의 고유
고용증가율은 일관적인 추세가 발견되지 않는다. 2006년에 고유고용증가율이 최상위 순위에 
있던 사업체의 평균 고유고용증가율이 2010년에는 가장 낮은 고유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으
며, 두 번째 상위 순위에 있던 사업체의 평균 고유고용증가율은 2010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
을 보였다. 반면 노동력 변동과 초과노동이동 변동의 고유변동추세는 상당히 일관적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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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그림 3]에서 고유노동력변동률이 최상위 순위에 속한 사업체들은 기간이 경과
하여도 가장 높은 고유노동력변동률을 보였으며, 최하위 순위에 속한 사업체들은 6년간 가장 
낮은 고유노동력변동률을 보였다. [그림 4]에서 고유초과노동이동변동률도 일관적 추세를 보
여서, 각 순위별 사업체는 동일한 순서로 고유초과노동이동률을 나타냈다. 고유노동력변동률
과 고유초과노동이동변동률은 상대적으로 완전히 안정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절대
적 수준에서도 2007년 이후 각 순위별 사업체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2] 고유 고용증가율 추이
(단위:%) 

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그림 3] 고유노동력변동 추이
(단위: %) 

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 12 -

[그림 4] 고유초과노동이동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여진 양상은 높은 수준의 혹은 낮은 수준의 노동력 변동성이
나 초과노동이동의 변동성을 보이는 사업체가 일관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사업체의 인사와 채용정책의 일관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저임금-높은 변동성
을 고용전략으로 선택하는 사업체는 높은 노동력변동성과 초과노동이동변동성을 보일 것이
며, 고임금-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사업체는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표 3]은 고유노동력 변동률과 고유초과노동이동률의 상관관계를 산업과 피보험자 규모
를 통제한 후 동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이전 시기에 고유노동력변동이 큰 사
업체 일수록 현재 고유노동력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선 분석결과와 마찬가지
로 높은 노동력변동성을 유지하는 인사정책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이전 시기의 
고유초과노동이동변동성이 큰 경우에 현재 고유노동력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높은 대
체고용비율을 유지하는 사업체는 지속적으로 높은 초과노동이동률을 유지하는 인사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이전 기간의 고유노동력변동성이나 고유초과노동이
동성은 최근일수록 더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금융위기 시점에서는 그 효과가 크게 작용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존에 노동력 변동성이 높은 사업체는 지
속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낮은 노동력 변동성 사업체는 지속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유초과노동이동률에 대한 과거의 고유초
과노동이동률도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어,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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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노동력변동률

추정계수 p-값
고유노동력변동률(t-1) 0.0215 *** 0.0000
고유노동력변동률(t-2) 0.0065 *** 0.0000
고유노동력변동률(t-3) -0.0004 0.5660
고유노동력변동률(t-4) 0.0038 *** 0.0000
고유노동력변동률(t-5) 0.0170 *** 0.0000
고유초과노동이동률(t-1) 0.0130 *** 0.0000
고유초과노동이동률(t-2) 0.0046 *** 0.0000
고유초과노동이동률(t-3) 0.0005 0.5700
고유초과노동이동률(t-4) 0.0008 0.3510
고유초과노동이동률(t-5) 0.0088 *** 0.0000
　 고유초과노동이동률
고유초과노동이동률(t-1) 0.0059 *** 0.0000
고유초과노동이동률(t-2) 0.0019 *** 0.0050
고유초과노동이동률(t-3) 0.0005 0.4630
고유초과노동이동률(t-4) -0.0004 0.5980
고유초과노동이동률(t-5) 0.0026 *** 0.0000

[표 3] 동학적 고유노동력변동과 고유초과노동이동률 상관관계 

주 :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표 4]는 노동력변동률을 종속변수로 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과노동이동률이 노동력변동률을 높이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피보험자 규모는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노동력변동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연령도 노동력변동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크기
는 크지 않았다. 한편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청년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자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력변동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에 비해 
저학력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력변동성이 낮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노동력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상실시 계약종료에 의해 이
직한 사업체 비율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계약종료 사유 상실자의 비율이 높을수
록 노동력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력변동률은 초과노동이동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자와 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경우에 노동력 변동성을 높이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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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계수 p-값
상수항 73.707 *** 0.000
초과노동이동률 0.956 *** 0.000
로그 피보험자 규모 -4.196 *** 0.000
회사연령 -0.008 *** 0.000
여성비율 0.005 *** 0.003
청년 비율 0.049 *** 0.000
고령자비율 0.012 *** 0.000
계약종료 상실자 비율 0.568 *** 0.000

학력
중졸이하 비율 -0.125 *** 0.000
고졸 비율 -0.015 *** 0.000
전문대졸 비율 -0.004 ** 0.054

직종

전문직 비율 -0.009 *** 0.001
사무직 비율 -0.070 *** 0.000
서비스직 비율 -0.163 *** 0.000
판매직 비율 -0.141 *** 0.000
농업 숙련직 비율 -0.111 *** 0.000
기능직 비율 -0.145 *** 0.000
조립공 비율 -0.026 *** 0.000
단순노무직 비율 -0.072 *** 0.000

산
업

농림어업 -6.211 *** 0.000
광업 5.141 *** 0.000
전기가스수도업 -5.041 *** 0.001
하수폐기물원료재생환경복원업 -3.579 *** 0.000
건설업 -7.161 *** 0.000
도소매업 -6.087 *** 0.000
운수업 -3.418 *** 0.000
숙박음식업 -3.090 *** 0.000
춮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0.738 ** 0.016
금융보험업 -9.486 *** 0.000
부동산임대업 -11.282 *** 0.0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259 *** 0.00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3.470 *** 0.000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19.747 *** 0.000
교육서비스업 -17.342 *** 0.00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2.649 *** 0.00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7.981 *** 0.000
협회및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 -5.981 *** 0.000
가구내 고용활동 -6.214 * 0.069
국제외국기관 -6.204 0.420

N 90,859
   0.616

[표 4] 노동력변동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패널고정효과 모형)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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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계수 p-값
상수항 61.500 *** 0.000
노동력 변동률 -0.271 *** 0.000
로그 피보험자 규모 5.689 *** 0.000
회사연령 -0.012 *** 0.000
여성비율 0.037 *** 0.000
청년 비율 0.089 *** 0.000
고령자비율 -0.006 ** 0.020
계약종료 상실자 비율 -0.138 *** 0.000

학력
중졸이하 비율 -0.128 *** 0.000
고졸 비율 0.041 *** 0.000
전문대졸 비율 0.036 *** 0.000

직종

전문직 비율 -0.016 *** 0.000
사무직 비율 -0.135 *** 0.000
서비스직 비율 -0.430 *** 0.000
판매직 비율 -0.391 *** 0.000
농업 숙련직 비율 -0.052 *** 0.002
기능직 비율 -0.321 *** 0.000
조립공 비율 -0.027 *** 0.000
단순노무직 비율 -0.152 *** 0.000

산
업

농림어업 3.716 *** 0.000
광업 -2.240 0.119
전기가스수도업 -6.296 *** 0.000
하수폐기물원료재생환경복원업 1.003 0.132
건설업 1.838 *** 0.000
도소매업 3.580 *** 0.000
운수업 1.705 *** 0.000
숙박음식업 10.733 *** 0.00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012 *** 0.000
금융보험업 0.345 0.460
부동산임대업 2.578 *** 0.0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68 *** 0.00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7.465 *** 0.000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16.374 *** 0.000
교육서비스업 5.996 *** 0.00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588 *** 0.00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706 *** 0.008
협회및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 7.763 *** 0.000
가구내 고용활동 6.231 * 0.075
국제외국기관 -11.443 0.147

  0.174
N 2,955,760

[표 5] 순고용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 16 -

[표 5]는 노동력 변동률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노동력 변동률은 순고용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종료 사유로 이직
한 상실자의 비율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고용성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력 변
동률이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를 보여주는 대리지표로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고용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계약종료로 인한 
사유로 상실한 비율이 높은 사업체에서 고용성과가 나쁜 것은 비정규직의 활용이 고용증가
에는 부정적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결과에는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노동력 변동성이나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진 노동자가 많은 사업체는 성장력이 둔화되고, 고
용잠재력이 훼손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사업체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
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사업체의 미관찰 이질성
을 통제하였다고 하지만 사업체의 특성에 따른 내생성의 문제를 완전히 통제한 것으로 보기
는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 분석에서 사용하는 사업체 수가 300만 개소에 달하는 
매우 큰 대용량 분석자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용량 분석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적
절한 통제변수를 활용하는 경우, 대용량 자료가 가지는 커다란 변동성이 작용하여 내생성의 
문제가 상당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본 분석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대용량 자료를 사용한 패널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로, 일관성(robust)의 문제는 일정정
도 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Ⅵ.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노동력 변동 분석결과

사업체패널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상용 근로자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
체에 대해 격년주기로 조사되었으며, 현재까지 WPS 2005, WPS 2007, WPS 2009, WPS 
20112) 총 4-wave 자료가 구축되었다. 사업체패널 조사 또한 고용보험 행정자료와 마찬가
지로 조사된 사업체의 일년 동안의 사업체에서의 채용, 이직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있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노동력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6]은 사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 일년 동안의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현황
을 보여준다. 2011년에 일자리 창출은 248천명으로 전체 근로자3)의 4.4% 수준으로 나타났
고, 일자리 소멸은 220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9%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재배치량은 
469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3% 수준이었다. 반면 노동력 변동에서 채용은 1,21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1.7% 수준이었고 이직은 1,190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1.2%로 나타났다. 
노동력 변동량은 2,40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2.8% 수준으로 나타났다. 

2) WPS 2005는 2005년 말, WPS 2007은 2007년 말, WPS 2009는 2009년 말, WPS 2011은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3) 사업체패널 조사에서는 “전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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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변동과 노동력 변동의 수준 차이는 969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7.2%수준이었다. 
전체 근로자 중 약 17.2%는 대체 고용에 해당하고 채용자 중 79.6%가 대체채용이며, 이직 
중 81.4%가 대체이직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표  
2]참조)와 마찬가지로 1년 기간 동안 채용자와 이직자는 대다수 대체고용에 속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6] 사업체패널 자료의 노동력 변동 현황(2011년)
(단위 : 천명, %)

전체 근로자 수 비중
일자리 (A)

창출(JC) 248 4.4 
소멸(JD) 220 3.9 

일자리 재배치량 469 8.3 
노동력 변동(B)

채용(H) 1,217 21.7 
이직(S) 1,190 21.2 

노동력 변동량(WF) 2,407 42.8 
고용순증가 28 0.5 

대체채용(대체이직) 969 17.2 
초과노동이동(CH : B-A) 1,938 34.5 

자료 : 사업체패널 4차 (2011)

산업 구조에 따라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노동력 변동은 36.8%, 초과노동이동은 27.8%로 
나타난 반면에 서비스업에서는 노동력 변동은 46.3%, 초과노동이동은 38.4%로 제조업에 보
다 훨씬 크다고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는 노동력 변동은 47.6%, 초과노동이동은 37.9%로 제
조업보다 크게, 서비스업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30~99인 이하 사업체 규모의 
경우 노동력 변동은 44.4%, 초과노동이동은 34.6%, 100~299인 이하 사업체 규모의 경우 
노동력 변동은 44.0%, 초과노동이동은 34.2%, 300~499인 이하 사업체 규모의 경우 노동력 
변동은 50.1%, 초과노동이동은 41.0%, 500인 이상 사업체 규모의 경우 노동력 변동은 
38.6%, 초과노동이동은 32.9%로 나타났다. 500인 이상 사업체는 다른 규모의 사업체에 비
하여 노동력 변동과 초과노동이동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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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업체패널 조사에 나타난 일자리, 노동력, 초과노동이동 변동 추이
(단위 : %)

자료 : 사업체패널 1~4차

[그림 5]는 사업체패널 조사에 나타난 2005년 이후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과 초과노동이
동 고용증가율 추이를 보여준다.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과 초과노동이동, 고용증가율은 
2008년과 2009년의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아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경기충격에 반응함을 확
인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변동성은 2007년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지만, 노동력 
변동성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대체고용이나 대체이직의 비
율이 더욱 커지는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패널 조사를 통한 노동력 변동에 대한 분석은 앞의 고용보험 행정자료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나 노동력 변동률과 초과노동이동의 값은 작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패널 조사의 경우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일 뿐 아니라 2011년까
지 생존한 사업체4)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4) 사업체패널 조사는 일부 탈락 사업체에 대한 대체 표본 작업이 이루어지나, 이는 매 조사마다 약 17%정
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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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노동력 변동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패널고정효과 분석)
추정계수 p-값

상수항 0.758 0.241
초과노동이동률 0.962 *** 0.000 
log(전체근로자 규모) -0.198 *** 0.001 
단일사업체=1 0.009 0.501
회사 연령 0.014 0.172 
log(고졸 정규직 남성 임금) -0.018 0.736 
노조조직률 -0.019 0.554
여성 비중 -0.249 0.320
청년(30세  미만) 비중 0.0002 ** 0.018
고령자(50세 이상) 비중 0.0002 ** 0.034 
비정규직 비중 0.077 ** 0.014
제조업=1 0.007 0.923

직종

관리직 비중 0.328 0.208 
전문직 비중 0.260 0.256 
사무직 비중 0.384 0.152
서비스직 비중 0.227 0.304 
판매직 비중 0.350 0.144 
생산직 비중 0.179 0.414 
단순직 비중 0.255 0.250

지역
대전/충청=1 -0.215 0.302
광주/전라=1 0.012 0.341
부산/울산/경남=1 0.080 0.286
대구/경북=1 0.063 0.236
강원/제주=1 -0.136 0.419

연도
2007년=1 -0.016 0.562
2009년=1 -0.095 ** 0.026
2011년=1 -0.086 0.169

  0.523
N 5,801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 사업체패널 1~4차

[표 7]은 노동력 변동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결정요인을 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초과노동이동률은 노동력 변동률을 높이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전체 근로자 규모는 노동력 변동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과 고령자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력 변동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크기는 크지 않았다.

비정규직이 노동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력 변동성이 
높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용보험 행정자료의 결과([표 4])와 마찬가지로 노동력 변동률은 초과노동이동률에 의해
서 설명될 수 있으며, 비정규직, 청년, 고령자와 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경우 
노동력 변동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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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변동률 일자리 변동률 초과노동이동률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상수항 46.382 *** 0.000 24.666 *** 0.000 14.750 0.119
log(종업원 수) -4.039 *** 0.000 -2.272 *** 0.000 -0.920 0.242
단일사업체=1 0.006 0.998 -1.169 0.140 1.255 0.456
회사연령 -0.356 *** 0.000 -0.072 *** 0.004 -0.293 *** 0.000
log(유형자산) -2.284 *** 0.000 -0.160 0.432 -2.157 *** 0.000
log(고졸 정규직 남성 임금수준) -0.305 0.298 -0.017 0.926 -0.042 0.882
노조조직률 -0.161 *** 0.000 -0.018 0.192 -0.144 *** 0.000
여성비중 0.184 *** 0.000 0.011 0.574 0.186 *** 0.000
청년비중 0.806 *** 0.000 0.177 *** 0.000 0.647 *** 0.000
고령자비중 0.926 *** 0.000 0.121 *** 0.003 0.838 *** 0.000
고졸비중 0.474 *** 0.000 -0.029 0.461 0.473 *** 0.000
비정규직 비중 0.133 *** 0.000 0.043 ** 0.010 0.101 *** 0.001
생산직비중 0.002 0.955 -0.003 0.861 0.015 0.565
학 전문대졸 비중 -0.133 0.235 -0.119 ** 0.010 -0.006 0.948

[표 8] 노동력 변동 분석(패널 임의효과 모형)

Ⅶ. 사업체패널과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연계한 노동력 변동 분석결과

노동력 변동에 미치는 요인을 사업체 패널자료와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앞선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체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노동력 변동성 낮고, 제
조업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회사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취약계층
인 여성과 청년, 고령층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력 변동성은 높아졌다. 한편 로그유형자산이 
클수록 노동력 변동성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노조조직률이 높을수록 노동력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조조직률 변수
의 추정계수는 –0.161로 비교적 큰 (-)의 값을 보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중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노동력 변동률에 큰 (+)의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력 변동성이 
고용불안정성과 고용보호 장치(노조조직률)에 강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채용과 대체이직에 해당하는 초과노동이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초과노동이동률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지만 통계적 유의
도는 낮았다. 노동력 변동률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여성, 청년, 고령자 비중이 높으면 초과노
동이동률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연령이나 로그유형자산도 초과노동이동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인 노조조직률은 초과
노동이동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비정규직 비중은 반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력 변동률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노동
력 변동은 상당부분 초과노동이동률에 의해 설명되며, 이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동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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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대졸자비중 0.100 0.278 -0.010 0.798 0.093 0.250
대학원비중 0.673 *** 0.000 0.014 0.786 0.604 *** 0.000

산
업

전기가스수도/건설업=1 11.069 ** 0.020 -0.266 0.868 11.092 ** 0.010
생산자서비스업=1 9.651 *** 0.008 0.401 0.756 8.548 *** 0.008
유통서비스업=1 3.045 0.357 -2.106 * 0.071 4.991 * 0.090
개인서비스업=1 4.479 0.348 -2.748 * 0.089 5.974 0.162
사회서비스업=1 28.080 *** 0.000 -0.401 0.846 26.930 *** 0.000

지
역

대전/충청=1 -9.199 ** 0.017 -1.469 0.275 -7.736 ** 0.026
광주/전라=1 -13.75

8
*** 0.003 -1.857 0.228 -12.055 *** 0.004

부산/울산/경남=1 -7.566 ** 0.020 -0.869 0.431 -6.719 ** 0.021
대구/경북=1 -9.090 ** 0.011 -1.834 0.130 -6.842 ** 0.032
강원/제주=1 3.199 0.612 -2.207 0.308 4.521 0.424

Log likelihood -4,194 -18,307 -1,449
N  4,306  4,303  4,306

주 :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사업체 패널

[표 9]는 사업체패널과 고용보험 행정통계를 연계한 자료에서 노동력 변동률이 고용성과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고용보험 행정통계만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와 동일하게 노동력 변동률은 순고용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
조조직률이나 비정규직 비중은 순고용증가율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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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계수 p-값
상수항 -13.378 ** 0.022
노동력 변동률 -0.095 *** 0.000
log(종업원수) 2.593 *** 0.000
단일사업자=1 -0.144 0.890
회사연령 -0.132 *** 0.000
log(유형자산) -0.477 * 0.076
log(고졸 정규직 남성 임금수준) 0.271 0.166
노조조직률 -0.046 ** 0.012
여성비중 0.012 0.643
청년비중 0.184 *** 0.000
고령자비중 0.195 *** 0.000
생산직비중 0.004 0.820
비정규직 비중 0.010 0.606

학력
고졸비중 0.027 0.594
전문대졸 비중 -0.009 0.874
대졸자비중 0.015 0.766
대학원비중 0.104 0.141

산업
전기가스수도/건설업=1 4.865 ** 0.039
생산자서비스업=1 -0.722 0.694
유통서비스업=1 -0.570 0.731
개인서비스업=1 0.845 0.720
사회서비스업=1 3.725 0.189

지역
대전/충청=1 4.048 ** 0.036
광주/전라=1 -0.646 0.778
부산/울산/경남=1 -0.981 0.543
대구/경북=1 -0.015 0.993
강원/제주=1 2.488 0.428

  0.050
N 4,303

[표 9] 순고용증가비율 패널 임의효과 분석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사업체 패널

Ⅷ. 결 론

본 글은 사업체패널자료와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동학적 고용구조를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일자리 변동 및 노동력 변동의 개념과 정의, 측정방법을 도입하였다. 특
히 비교적 정확한 노동력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고용보험DB와 사업체 특성 변수를 포함
한 사업체 패널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첫 논문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노동력 변동수준은 매우 크게 나타나
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노동력 변동은 전체 피보험자의 99.9% 수준이었다. 일자리 재배
치율이 25.1%인 것을 감안하면 노동력 변동은 일자리 변동의 4배가 넘었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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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외국의 실증연구와 비교하면 매우 큰 것이다. 두 번째로 일자리 변동과 노동력 변동
의 격차가 매우 커서 초과노동이동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체고용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요인으로 노동력 변동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
함을 의미한다. 셋째,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로 노동력 변동수준의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노동력 변동수준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기존연구에서 노동력 변
동은 산업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산업과 전 사업체 규모에서 노동력 변동이 모두 크게 나타났다. 비록 제조업이나 대기업
에서 비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노동력 변동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
이는 크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동학적 고용구조가 특정 산업구조나 기업규모에 영향
을 받기보다 제도적 특징이나 역사적 고용관행에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특
히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커다란 노동력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불안정한 비정규직 
채용과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채용과 이직구조를 살펴보면 주
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았고 비정규직 채용과 그로 인한 이
직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고유노동력변동률과 고유초과노동이동률에 대한 추가 분석결과를 보면, 높은 
변동성을 보인 사업체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에 의해서 불안정대체고용-높은 변동성의 인사채용전략을 사용하
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동변동률과 초과노동이동률은 해외연구와 
유사하게 사업체의 인사정책에 의한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여섯째, 노동력변동률은 고용성
과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대가 고
용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과 어긋난 정 반대의 실증증거이다.  

여섯 번째, 고용보험 행정통계와 사업체패널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력 변동 및 
초과노동이동률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활용이 노동력 변동성
과 초과노동이동률을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조는 고용안정성을 높여 노
동력 변동이나 초과노동이동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동학적 고용구조 분석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왜 노동력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가에 관한 것과 그로 인한 영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가이다. 우리나라 고용구조와 관련
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특히 고용 유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경직적 고용구조가 
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이라 강조한다. 그러나 동학적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용
구조는 매우 유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산업구조와 기업규모의 차이도 두드러지게 확인되고 있지 않아, 산업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노동력 변동이 상당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게다가 노동시장 유연성의 광범
위한 확대는 대규모의 불안정고용층을 만들어 내고, 고용성과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앞선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노동력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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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노동력 변동은 사업체의 설립과 소멸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 사업체 설
립에 따라 새로운 채용이 발생하고 소멸은 이직의 증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체 
설립에 따라 채용자의 21%, 소멸에 따라 이직자의 12.5%가 채용과 이직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건설현장에서의 공사착수와 종료, 금융기관에서의 잦은 전보는 채용과 이직 규모에 일
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과 금융업에서의 노동력 변동이 다른 산업에 특별
히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둘째, 빈번한 채용과 이직을 반복하는 집단이 반복 고용과 이직 
횟수가 많거나 비중이 크면 전체 노동력 변동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개인별 채용횟수와 
이직횟수를 보면 2010년 채용자와 이직자의 97%는 2회 이내로 나타나서 특정 집단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일자리 연계 불일치 차원에서 초과노동이동을 설
명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 역할이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과 
구인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자리 연계가 불일치한 경우가 많게 되면, 초과노동
이동이 커질 것이고, 이것은 노동력 변동을 크게 만든다. 이직자 중 전직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의 비중이 50%가 넘는 것으로 보아, 일자리 불일치에 의한 요인은 초과노동이동이
나 노동력 변동의 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
정으로 인한 이직 비중이 높다고 해서 일자리 연계 불일치 탓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넷째,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불안정 일자리의 비중이 매우 크면 노동력 변동은 커질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크며, 종사자 지위상 임시일용 비중도 매우 커서, 고용이 불안
정한 노동력 집단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노동력 변동과 초과노동이동 수준이 
매우 큰 것은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 고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론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동력 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특히 기간에 따른 노동력 
변동은 제도 변화와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 임금체
계, 고용보호제도 등의 요인도 노동력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향후 이
러한 요인들이 노동력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학적 고용구조를 분석해 보면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과도한 초
과노동이동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적인 측면과 국
민경제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초과노동이동이 일자리 연계 
불일치에 의해서 주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고용서비스를 확충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정
책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광범위한 고용불안정층의 존재로 인해 초과노동이동과 노동력 변
동이 크다면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불안정층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고용정책 방향을 고려하는데 동학적 고용구조 분석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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